
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

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고시된 후에 한 어업이 신고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

그로인한 신고 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하여 한 

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고시된 후에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이전에 신고를 

한자는 그 이전에 신고를 마친 자와는 달리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

입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. (대법원 2000.05.26. 선고99다37382 판결) ※같은 뜻의 판례 : 대법

원 1999.11.23 선고 98다11529 판결)


